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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강의경력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연구논문

- KCI 등재지 21편 게재 (부동산, 경제, 건축 等)

* 한국주택학회 :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 지역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분석과 정부의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학회 : 서울시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 요소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연구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의한 전국 주택시장 유형화 및 유형별 가격변동 영향요인 분석

* 한국생산성학회 :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원정책과 정책만족도에 관한 영향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 : PLS회귀분석을 이용한 도시철도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 직장경력

- 금융기관 : 부동산 PF 심사역, 기업 신용리스크 심사 (심사 및 관리)

- 공공기관 및 연구원 :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공공기관 AHP 및 민간사업)

- 개발회사 : 부동산개발, 부동산PM, 부동산금융, 사업타당성 검토 등

□ 외부활동

-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사

- 대한건축학회 도시 및 단지위원회 위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miso1036@naver.com

정직, 겸손, 도전





Ⅰ. 정비사업 Process



■ 정비사업의 분류

구분 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 시행자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시장, 군수, LH 등 자력, 수용, 환지, 환권, 혼용

주택재개발사업 열악 밀집 조합 환지, 환권

주택재건축사업 양호 밀집 조합 환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능회복과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공업지역의 도시환경개선
조합, 토지소유자 환지, 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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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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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구분 대상지역 시행주체 공동시행 가능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토지등소유자(20인 미만)

또는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 또는 사업대행 가능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 또는 사업대행 가능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지역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

가로주택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토지등소유자(20인 이하)

또는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

사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 또는 사업대행 가능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토지등소유자(20인 이하)

또는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

사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 또는 사업대행 가능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

토지등소유자(20인 이하)

또는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

사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 또는 사업대행 가능

빈집정비
빈집(1년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자율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

사

공동시행

(신탁업자, 등록사업자)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시장정비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

토지등소유자(단독소유), 

시장정비사업법인, 조합,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

자,

한국부동산원, 신탁업자

공동시행

(신탁업자, 등록사업자)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가

재건축

건물의 훼손 및 일부 멸실 그밖에 사정으로

인해 수리,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또는

재건축시 현저히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관리단(구분소유자) - -



■ 관련법령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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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기타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사업참여
가능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폐합 (2018. 2. 9.시행)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2003. 7. 1.시행)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교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비고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

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안전진단 X O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시행주체

• 단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 공동 : 시장군수,LH,SH,건설업자,등록

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 단독 : 조합

• 공동 : 시장군수,LH,SH,건설업자,등록

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등

토지 등 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또는 그 지상권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의 소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9호

조합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단,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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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교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비고

임대주택 의무
O

(전체 연면적의 20%)
X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

토지확보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매도청구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와 다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소유자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의무 부담

- 영업손실 보상 의무 부담

주거이전비 X

영업손실보상 X

초과이익환수 X
O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

취득세 감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

50% 경감(2025년12월31일까지)
X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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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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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

-정관 작성 및 임,대의원 구성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통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관련법에 따른 평가 등
-건축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종전자산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통지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매도청구/수용재결 진행
-이주관리, 범죄예방

-입주자모집(일반분양)
-공정관리

-확정측량 및 토지합병/분할
-이전고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청산금 징수/지급
-조합해산 및 청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조합설립인가

이주/철거

분양/착공

준공/청산

건축심의

생략

통합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라
비교적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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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지 요건 가로구역 주택단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인접도로 요건 존재

면적 요건 ○ ○ ○

노후도 요건 ○ ○ ○

기존 주택 요건
○

(기존 주택 최소 세대수 존재)

○

(기존 주택 최대 세대수 존재)
X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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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

의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안전진단 X X

시행주체

• 단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 공동 : 시장군수, LH, S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 단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 공동 : 시장군수, LH, S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토지 등 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

• 또는 그 지상권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조합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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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

안전진단 O X

시행주체

• 단독 : 조합

• 공동 : 시장군수,LH,SH,건설업자,등록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 단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 공동 : 시장군수,LH,SH,건설업자,등록사업자 등

• 공공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 사업대행

토지 등 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조합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단,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토지 등 소유자(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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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O

(전체 연면적의 20%)

X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확보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준용)

매도청구

(단, 시장/군수/공공시행자 등이 관리지

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용 가능)

재개발사업과 동일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소유자 및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의무 부담

• 영업손실 보상 의무 부담

X 재개발사업과 동일

초과이익환수 X X X

취득세 감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

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50% 경감(2025

년12월31일까지)

X X

용적률 완화

특례
X X

통합 심의를 거쳐 종상향 및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가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X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조경기준, 공지기준 등 완화 가능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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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 X X

토지확보
매도청구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와 다름)
좌동

주거 이전비 등

보상 의무

주거이전비 X

영업손실보상 X
좌동

초과이익환수
O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
좌동

취득세 감면 X X

용적률 완화 특례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까기 건축 가능

→ 이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

여 공급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까지 건축 가능

→ 이경우 증가하여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

립하여 공급

건축규제 완화 등

의 특례
X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조경 기준, 공지

기준 등 완화 가능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시장]

안전진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시장·군수]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

계획

수립

/

지구

지정

사업

추진

및

인가

사업시행 인가

사업

추진

및

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착공 및 이전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사업

시행

■ 정비사업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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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 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

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계획수립시기 포함)

10.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도시기능의 회복〮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제4조 or 제5조)

1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정비법 제8조, or 제16조)

특별시〮광역시〮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 (시장)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 정비사업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정비사업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안 작성 (시장〮구청장)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구 → 시〮도)

시 (특별시〮광역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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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인가 (도시정비법 제50조 or 제52조 or 제56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사업시행인가 절차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5.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

7.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필요시)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2.정비사업비

13.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심의 완료

사업시행계획총계(과반수 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60일 이내)

관계기관 장 협의(30일 이내)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의견청취(조합원/이해관계자)

인가 및 공보 고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

 사업시행계획은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 건축계획의 확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과반수 찬성의 총회 의결 (직참 비율 20% 이상)

 정비사업자가 100분의 10 (생산자물가상승율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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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기존권리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하거나 청산하는 관리계획과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고 남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처분하는 계획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주요 내용

 토지 등 소유자가 취득할 신축건축물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는지, 정산 받을 금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

 주택 등의 분양과 조합원의 분담금 및 정산금 등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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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 총회 (도시정비법 제74조 or 제45조)

총회 前 종전·종후 자산 평가액 통지 등

 조합원에게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할 내용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③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재건축 부담금 포함)

의사·의결 정족수

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

 관리처분계획의 의결 방법은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의 직접 출석,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 사업비가 10/100(생산자물가 상승률 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

17



종전 및 분양예정자산 평가
(감정평가업자 → 조합)

분양 신청의 통지·일간신문 공고

분양신청 (토지 등 소유자 → 조합)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조합)

총회 1개월 전 문서 통지 (조합 → 조합원)

조합 총회의 의결

공람(30일 이상) 및 의견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행자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시장·군수, 3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
 통지사항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명세 및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서 등

분양신청기간 :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연장 가능)

 통지사항
①분양대상자별분양예정대지또는건축물의추산액
②일반분양분/임대주택/부대복리시설등에해당하는

보류지등의명세와추산액및처분방법
③분양대상자별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명세및 가격
④정비사업비의추산액( 재건축부담금포함) 및조합원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20% 직접 출석

 공공타당성 검증 요청 시 60일 이내 인가
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 권리의 손실보상협의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분양시설의 처분 임대시설의 처분 보류시설의 처분 체비시설의 처분 정비기반의 시설

임대계약 및
호수 추첨

우선매수청구
→ 매각

총회의결
→ 분양

일반분양 관리청에 무상귀속

관
리
처
분

계
획
수
립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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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36조)

분양대상자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1.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2.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4.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인자. 다만,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

5.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자. 이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 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재개발사업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특정무허가건축물 :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 19



■ 준공 및 이전 고시 (도시정비법 제83조 or 제84조 or 제86조 2)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음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사업완료 후 정비구역 해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또는 이전 고시가 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조합의 해산

조합은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함

조합장이 해산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의결 가능. 이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함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음 20



■ 정보공개 (도시정비법 제124조 or 제132조 3)

정보공개

 추진위원장 :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개대상 서류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설계자, 건설사,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시설 22.06.10, 22.12.11 시행)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분기별(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21



Ⅱ. 정비사업의 ISSUE



■ 조합 사업방식 특징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이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22년 기준 전체 정비사업의

91%에 이를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 조합 시행 방식 중에도 조합과 타 주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과 신탁사 등이 대행하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큰 사업장은 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기성시가지에서 소유자들이 주도하여 권리

변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보다 훨씬 복잡함

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이주·철거를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리처분 과정을 통해 종후

자산·비용·이익을 분배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음

장점 단점

타 방식 대비 사업 과정에 토지주 의견 수렴 용이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부족

사례가 많고 가장 익숙한 방식 전문성 부족

수수료 등 부담 최소화 집행부 비리, 대리인 문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품질 향상 및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

(조합원 입장에서 장점이나, 사업지연 및 사회적 비난 초래 등으로 단

점이 되기도 함)

조합 내부 분쟁, 거버넌스 안정성

사업 절차 이행 및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22



■ 민간사업 & 정비사업의 비교

부동산개발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스마트한 업무지시, 적재적소·양질 업체선정, 
정당한 비용지급 → 설계 품질, 완성도 高

사업
준비

토지
권원
확보

사업
계획
승인

착공 준공

건축설계
건축심의, 
영향평가

+
건설사 협의
PF 대출 협의

건설사 선정
PF 실행

착공

분양시작

공사진행

3개월 소요

평균 3년내 준공 가능 (사업규모, 지반, 층수에 따라 차등)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
준비

정비
구역
지정

추
진
위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설계사 선정

건축설계
건축심의, 
영향평가

건축설계
초기단계

건설사 선정(가계약)

공사비 검증 신청

도급계약변경(본계약)

이주
철거

공사비 추가 검증

실시
설계

설계변경 자주 발생 (도급계약변경)구역지정 ~ 이주 소요기간 : 13년
23



■ 조합 사업방식의 장점

토지주 의견수렴

• 조합원이 집행부를 선출하여 의견수렴이 잘됨

• 불신임 時 해임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권한이 위임

• 조합원 정보접근성이 좋아 사업진행과정 파악 용이

사례가 많고 가장 익숙한 사업

• ’83년 합동 재개발 도입 이래로 가장 보편적인 사업

•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하여 동의 받기 유리

• 많은 사례와 판례가 존재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수수료 등 부담 최소화

• 조합은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 과정을 DIY 하는 방식

• 조합 운영과 시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급여 및 용역비 수반 (위탁

수수료 대비 훨씬 낮음)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품질향상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

• 조합 임원은 조합원의 자산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이 이를 동의하지
못하면 해임 등의 견제를 받는 구조

• 임원과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품질향상 및 개발이익 극대화 노력

 정비사업은 공사비 급등,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으로 나누어짐

 조합원이 원하는 성공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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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사업방식의 단점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부족

• 자본금이 없어 용역사에게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는 경우가 많고, 용역비와 대여금은 건설사 선정 後

지급 및 반환되는 구조 → 사업성이 낮으면 용역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음

• 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용역서비스의 질이 떨어짐

정비사업의 전문성

•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전반과 세무회계 등의 법률 지식, 상품성과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공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있어서 사업참여자의 컨트롤이 가능

• 시공 계약 및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요청과 높은 품질확보, 공기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함 → 전문성이 부족하면 사업지연, 사업비 상승,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발생

조합임원의
비위행위

•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조합장의 비리가 많음

• 조합장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의제처리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도 비위금액이 많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사업은 민간 개발사업과 달리 일회용 사업으로 연속성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함

 자본금이 없어 사업비용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건설사에게 대여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

 조합장 및 임원들이 사리사욕에 욕심이 많아 비리가 많음

조합 내부 분쟁
많음

• 조합시행 방식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들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속에서 수시로 비대위가 등장하고, 조합장 해임발의가 발생하는 등 내부 분쟁이 심함

• 형사고발 등이 빈번이 발생하고, 비대위가 조합장 직무정지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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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주요 이슈

 조합원들의 선호와 Need 반영에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분쟁이 낮고, 3가지 부분(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은 변수가

많아 만족도가 낮을 수록 분쟁이 높음

 수도권의 인기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Merit가 높아 조합원의 동의율이 높고, 비인기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음

주체 문제 최종 파급효과

발주자

(조합)

사업비 부족 사업지연, 품질 저하

전문성 부족

사업지연, 사업비 상승, 품질 저하거버넌스 관련 문제

도덕성 관련 문제

행정관청 인허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 사업비 상승

설계자

건설사

설계자의 역량 부족(상품성 결여, 사업성 악화)

사업지연, 사업비 상승, 품질 저하
도덕성 관련 문제(리베이트, 불필요한 설계변경)

설계자 + 건설사 원활한 연계·협력 부족

건설사 도덕성 관련 문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요구, 과잉 or 부실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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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만족도 미충족 시 갈등 유발

상품구성 • 조합원의 선호와 Need에 부합하는 목적물

분담금 최소화
• 조합원들이 부담 가능한 사업비 충족
• 공사비, 금융비, 운영비 등을 최소화

최고품질
• 브랜드 가치 높고, 경쟁력 있는 건축 구성
• 지역의 랜드마크 등의 우수성 입증

신속한 사업 속도
• 불필요한 사업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완수
• 조합원들간의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지연 축소

 정비사업은 공사비 급등,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으로 나누어짐

 조합원이 원하는 성공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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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임원의 범죄발생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의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가 적용되어 형법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합장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부족

조합장은 조합원이 위임한 공공 목적과 달리 개인의 사리사욕에 활용하여 범죄에 노출되고 있음

• 범죄특징으로는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추가 분담금의 발생으로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특징

• 정비구역 지정 前 위법·부당한 개입, 불필요한 비용 조합 전가, 건설사 등 음성적 자금지원, 브로커 역할을 대행하는 정비업체의

폐해, 조합 총회의 비민주적 탈법적 운영,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통한 인허가 로비가 대표적인 범죄행위

현실적인 문제점

• 조합장 비위 행위의 대부분은 건설사 및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뇌물을 수수

• 건설사에게 뇌물을 받고 공사비 인상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

• 협력업체(설계사무소, 정비업체, 샷시 등의 건설자재 등)에게 뇌물을 받고, 용역가격 및 원자재 가격은 높고, 기술 및 상품

경쟁력이 낮은 업체 선정

•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확대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증가하게 만드는 행위

법률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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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임원의 범죄 차단 방향

책임형 CM
• 조합장의 업무 보조에 국한된 관리형 CM이 아닌 조합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업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 CM 활성화 필요

개발전문가 도입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방식, 건축설계, 관리처분인가 신청 前 외부 전문가의 사업타당성
검토 後 조합원에게 관련자료 제공 (객관적 자료로 조합원 선택 기회 제공)

•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사업방향 제시 필요

투명한 자금관리 및 내역공개

•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사용내역을 월별로 투명하게 공개

• 사용내역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사용목적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향상

조합분쟁위원회 신설

• 조합원이 주장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정비사업의 조합원들간의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함

 조합장의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사업방향 결정

 사업비용을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지출 경비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비위행위 사전 차단

 사업전문가가 참여시켜 조합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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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분담금 상승의 설득 논리

구분 이슈 사항 조합원 설득 논리

공사비 인상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상승
•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
•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업무 협의가 어렵고,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장이 많음

• 시장흐름에 맞게 가격이 조정되므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서 공사비 인하는 현실성이 없음

• 낮은 공사비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 찾기가 쉽지 않
음

• 건설원가 산정 전문 업체에게 공사비를 의뢰하여 검증 받는
방안이 필요

금융비용 인상

•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는 200bp 차이로서
한국의 경제성장 하락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도 불가
피하게 상승하고 있음

• 건설사 신용등급 기준으로 조합 이주비 등의 대출금리가
결정됨

•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일 수록 대출금리가 낮고,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사일수록 대출금리가 높음

•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
하락은 기대할 수 없음

개발이익환수제
조정

•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인상, 부과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 초과이익 환수금액 상향 조정
- 8천만원 ~ 1억 3천만원 10%
- 1억 3천만원 ~ 1억 8천만원 20%
- 1억 8천만원 ~ 2억 3천만원 30%
- 2억 3천만원 ~ 2억 8천만원 40%
- 2억 8천만원 초과는 50% 부담금 부과

•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 감면

•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 납입
부담을 완화시킴

• 사업성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대수가 많고, 
노후도가 높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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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탁 사업방식의 특징



■ 신탁 사업방식의 필요성

집행부 교체
• (청주 A단지) 조합장 배임·사기 혐의 구속
• (서울 B단지) 집행부 독단적 업무처리로 해임

시공사와의 분쟁
• (서울 C단지) 공사비 증액 등 조합·시공단 갈등으로

공사중단

소송 발생
• (서울 D단지) 조합설립 동의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소송

발생

자금조달 애로 • (대전 E단지) 사업자금 조달 난항으로 사업지연

 금융권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금의 금리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하여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높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성패는 사업기간 단축에 있고, 각종 비리와 규제의 복잡함,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자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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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사업방식의 이해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지급

책임준공

사업시행자
계약체결

업무 지원

용역 계약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추진 내용
정기보고

건설사

협력사
(행정 및 설계용역)

지자체장
(지정권자)

신탁사주민대표기구
(정비사업위원회)

HUG 보증
금융기관 대출

토지 등 소유자
HUG 보증한도 사용

정비사업비 대출

직접신탁

 ’16년 도정법 개정으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진출

 신탁사의 인지도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정비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음

 신탁사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 사업의 신규수주가 쉽지 않자 정비사업 진출을 확대

32



■ 신탁 사업방식 비중 증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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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년 상반기 정비사업 내 방식 비중> <신탁방식 정비사업 신규 사업장>

도정법 개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허용

홍보 및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주 증가

신탁방식, 

12%

조합방식, 

88%

 ’20년에 신탁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비사업의 완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점유율이 증가

 ‘한국토지신탁’이 2,300세대의 대전 용운 재건축에 참여, ‘코람코자산신탁은 안양 성광/호계/신라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 

‘한국자산신탁’은 인천작적 태림연립에 참여하여 신인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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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단축

정비계획, 사업계획/정비구역지정(24M)

기본계획수립(6M)

정비계획과 사업계획 통합처리(12M 절감)

안전진단(3M)안전진단(3M)

추진위원회 설립(6M)

조합 설립인가(6M)

건축 심의(3M)

사업시행인가(24M)

관리처분인가(24M)

이주 철거(12M)

착공 및 공사(36M)

준공 및 입주

사업준비단계
2.3년

사업시행단계
3년

관리처분단계
2년

완료단계 4년

생략
(12M 절감

시공사 선정

조합 분양

 신탁방식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절차가 생략돼 조합방식 대비 1년 이상 기간이 절감

 ’22.0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과 사업계획 통합처리가 허용

 조합방식이 약 12년이 소요된다면 두가지 제도요인으로 신탁방식은 최소 2년의 사업기간이 단축

 9.26 대책에서 신탁방식 속도제고를 위해 신탁방식 추진시 기존에는 재건축에서 주민동의 ¾이상과 토지면적 1/3이상

신탁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주민동의 ¾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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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용이

항목 내용

보증대상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보증채무자 • 보증채권자로부터 정비사업대출을 받는 차주

보증금액 • 이주비 대출원금, 부담금 대출원금, 사업비 대출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대출금 최종 상환기일

보증한도

•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 조합원 부담금 대출보증 : 조합원 부담금의 70%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입확약비율에 따라 50~90%)

신탁사는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신탁사 자체자금으로 조합에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음

정비사업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에 필요한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에 보증을 해주는 HUG 보증부 대출을

실행

조합이 대출한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을 지므로 HUG는 재건축의 자금조달과

금리측면에서 큰 도움을 줌

주요 신탁사의 HUG 보증 신용등급은 대형건설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대출금리에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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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횡포 방지

신탁방식

직접 공사비

광고 홍보비

분양 경비

민원처리비

사업비 조달 금융비용

조합방식

직접 공사비

광고 홍보비

분양경비

민원처리비

사업비 조달 금융비용

직발주

건설사 관리비

+

건설사 이윤

+

부가세 발생으로
공사비 상승

신탁사는 부동산과 금융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에 맞게 개편할 수 있음

조합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비위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정비사업에서 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신탁사업이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비사업에서 각기 다른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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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족 및 건설 시공의 전문성 부족

신탁사는 건설사처럼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공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음

신탁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고 있으며 건설사처럼 우발채무를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함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아 PF 대출금에 대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다면 NCR 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낮아짐

신탁사가 참여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

건설비용
• 신탁사는 건설사에 비해 인력 구성이 많지 않고, 건설 및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 건설공사비 조정 및 공기기간 단축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NCR  통제
• 신탁사는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아 많은 PF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무건전성 하락

•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아 PF 대출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없음

수수료가 높음
• 신탁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가격이 높아 조합원의 분담금 납입에 부담감이 높음

• 조합원이 신탁사의 수수료에 대해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해지 사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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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사업방식 보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탁계약 해지 • 신탁계약 후 2년내 시행자 미지정 또는 주민 ¾ 이상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주민

재산권 보호

•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 대상 담보대출 금지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 주민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신탁 후에도 매매·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 위한 신탁 일시 해제 가능

사업관리

• 사업별로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 토지주 전체회의, 관리처분 계획, 공람기간 등 전담 인력 현장 배치

•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 직접수행 (불가피하게 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사업비 조달
• 신탁사가 공사비·추가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주체임을 명확화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공사기간 체결 후 , 건설사 입찰보증금 반환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건설사 동의 시 예외적 허용)

주민참여
• 사업시행자와 협의기구로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허용 (다만, 전체회의 권한 위임·대행 불가)

• 전체 회의 의결사항 확대 (매년 예산안·사용내역 의결 등 조합 방식 총회 수준)

사업종료 기한 •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 완료

신탁 보수
• 단순요율방식, 요율·상한방식, 정액방식 등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방식으로 산출

• 단순요율방식 경우 추정 금액 제시 의무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37



■ 장점 & 단점

사업방식 조합방식 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 신탁방식(사업대행자 방식)

사업시행자 • 조합 • 신탁사 • 조합

지정절차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조합설립인자

동의요건
•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신탁등기

• 토지 등 소유자

• 과반수 이상 동의

• 토지면적 1/3이상 토지신탁

개발이익 • 조합에 귀속 • 개발이익 일부 신탁수수료로 지불

건설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이후(서울지역) •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 사업대행자(신탁사)선정 후

장점

•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조합원 의견 최

대한 수렴

• 조합이익 최대화에 유리

• 탄탄한 자금력으로 초기 사업비 조달에 유리

• 공사기간 단축으로 안정성 확보

단점
• 조합원 의견 충돌로 사업지연

• 조합소수 임원의 비리 가능성

• 별도의 신탁 수수료 부담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매출액 Ⅹ 1.5~3% 내외)

• 조합원 의견수렴 저하 가능성

39



Ⅵ. 서울시 도시정비상품의 특징



■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은 연 11만호 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속도가 느린 재개발보다 재건축에서 빠른 성과를 보일 수 있음

정부는 재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 확대,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추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47 53 56 56 57 270

공급 지역별

수도권 26 30 33 33 36 158

(서울) 8 11 10 11 11 50

非수도권 21 23 23 23 21 112

(광역, 지자체) 9 11 11 11 9 52

(8개 도) 12 12 12 12 12 60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 ① + ② 20 28 31 30 31 140

① 정비사업 7 12 11 11 11 52

수도권 5 8 8 9 8 38

비수도권 2 4 3 3 3 15

② 공공택지 13 16 20 19 20 88

수도권 9 11 14 13 16 62

非수도권 4 6 6 6 4 26

기타사업 26 26 26 26 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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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국회 통과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변경(前) 0.3억 이하
0.3~0.5억 0.5~0.7억 0.7~0.9억 0.9~1.1억

1.1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 2천만원

변경(後) 0.8억 이하
0.8~1.3억 1.3~1.8억 1.8~2.3억 2.3~2.8억

2.8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 5천만원

[부과기준]

구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변경(前) 감면율 과거 법률은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없었음

변경(後) 감면율 70% 60% 50% 40% 30% 20% 10%

[장기 1주택자 감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여 시행

부과기준이 완화되었고, 장기보유 감경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됨

 1 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한 실수요자의 혜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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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현행기준
부과대상

법안소위 의결안

부과대상 면제대상

소계 111 67 44

서울 40 33 7

인천·경기 27 15 12

지방 44 19 25

[면제 단지 수]

[부담금 개선 수준]

구분
현행기준
예정액

법안소위의결
예정액

소계 8천 8백만원 4천 8백만원

서울 2억 13백만원 1억 45백만원

인천·경기 7천 7백만원 3천 2백만원

지방 2천 4백만원 6백 4십만원

[평균 부과금액]

기존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 감경 적용시

(6~20년 이상) 장기 보유시
최종 감경율

부담금 감면율 10% 70%

3천만원 5백만원 83% 4백 5십만원 ~ 1백 5십만원 85% ~ 95%

5천만원 1천 3백만원 74% 1천 1백 7십만원 ~ 3백 9십만원 77% ~ 92%

1억원 4천 6백만원 54% 4천 1백 4십만원 ~ 1천 3백 8십만원 59% ~ 86%

2억원 1억 4천5백만원 28% 1억 3천 5십만원 ~ 4천 3백 5십만원 35%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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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규제와 절차 과정이 너무 많고 길어 주민들의 답답함이 가중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계획과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

서울시가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제시 →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설계가이드
사업절차·심의

간소화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

■ 추진 목적

정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설계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인가

더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 인센티브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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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지구딘위계획 변경 후, 정비계획 변경

지단수립(공동위 심의) > 정비계획 수립(도계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2년 + 정비계획 1년 = 3년 이상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별도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정비계획(지단 내용 포함) 기간 단축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

동시수립

재난위험지역,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 (공동위 자문, 도계위 심의)

일반적인
정비사업

신속
통합기획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 기간 대폭 단축

도시계획위원회 특별 분과 적극 운영으로 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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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선정기준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주민 30% 이상 반대시 미선정

주민 10% 이상 반대시 미선정

수시신청

(주민→ 자치구)

사전검토

(자치구)

자치구 추천

(자치구→ 

서울시)

수시선정

회의

(서울시)

선정

<주민 반대에 따른 선정 제외 기준><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절차>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주민동의 30% 이상 충족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주민동의 30% 이상 충족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음

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접수

서울시에서 정책의 필요성, 주민의 참여의지,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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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역할

실무
워킹그룹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사업 주관부서, 사업별 총괄기획가(MP, MA)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획안 작성

관계부서
역할부담

• 자치구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접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 서울시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추진 및 관리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단독주택재건축, 촉진구역 사업추진 및 관리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추진 및 관리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주관

자문그룹
• 개발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으로 운영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구조

 진행을 위한 원팀은 실무 워킹 그룹, 자문그룹, 주민참여 그룹으로 구성

주민참여 그룹 • 사업의 주체로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낸 기획(안)을 검토하고 수시로 의견 제시

• 주민과 실무진은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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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년까지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는 목표, 서울시는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상품을 기획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대표적 인센티브 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의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제안 사전검토
(자치구)

사전 타당성 조사
(자치구)

기초생활권계획수립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자치구)

정비구역 지정
(자치구)

공공기획 전면 도입

공공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기간 단축

4개월 4개월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

14개월

주민 제안 사전검토
(자치구)

변경(안) 2년

현행 5년

6개월 12개월 10개월 20개월 12개월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 인허가 일정 축소

47



■ 신속통합기획 1차 지역 선정 구역 사례

구분 구역명 면적(㎡) 세대수 임대 추진단계 구역지정 목표

강동구 천호A1-2구역 30,154 772 132 정비계획안 수립중 2013.12

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12,124 260 53 〃 2023.12

강서구 방화2구역(재촉) 34,906 727 126 〃 2023.12

관악구 신림7구역 75,600 1,323 221 〃 2023.12

구로구 가리봉동 87일대 37,672 998 221 〃 2023.12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65,899 1,170 233 〃 2023.12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0,619 335 74 〃 2023.12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10,619 335 74 〃 2023.12

동대문구 청량리 19일대 27,981 928 195 〃 2023.12

동작구 상도 14구역 50,142 1,040 171 〃 2023.12

마포구 공덕동 A 82,320 1,578 344 신통기획안 마련중 2024.03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71,860 1,473 301 〃 2024.03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 260 39 〃 2024.03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1,872 393 정비계획안 수립중 2023.12

송파구 마천 5구역(재촉) 106,101 2,382 597 〃 2023.12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115,699 2,849 517 〃 2023.12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04일대 30,973 771 219 〃 2024.03

용산구 청파 2구역 83,788 1,833 276 〃 2024.03

은평구 불괄동 600일대 13,004 292 59 〃 2024.03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84,354 1,441 289 신통기획안 마련중 2024.03

중량구 면목동 69-14 일대 58,540 1,461 382 정비계획안 수립중 2023.12

소계 1,256,197 27,832 5,808 48



■ 신속통합기획 2차 지역 선정 구역 사례

구분 구역명 면적(㎡) 예상 세대수 추진단계 구역지정 목표

강북구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일대 173,573

35,000

착수회의 2024.06

관악구 신림동 412일대 160,392 〃 〃

광진구 자양4동 57-90일대 139,130 〃 〃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 가리봉동 115일대 153,114 〃 〃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79,341 〃 〃

도봉구 방학1동 685일대 72,533 〃 〃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답십리동 471일대 127,692 〃 〃

동작구 사당동 288, 답십리동 471일대 152,395 〃 〃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일대 76,569 〃 〃

성동구 사근동 293일대 28,465 〃 〃

성북구 종암동 3-10, 석관동 62-1일대 87,437 〃 〃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채족) 79,069 〃 〃

양천구 목동2 232일대 21,161 〃 〃

영등포구 대림동 855-1일대 42,505 〃 〃

용산구 서계동 33일대 112,599 〃 〃

은평구 신사동 237, 신사동 200일대 117,768 〃 〃

종로구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일대 215,215 〃 〃

중량구 망우동 46일대 45,598 〃 〃

소계 1,8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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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갈등 유발 (분담금 상승)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요구, 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쟁 발생

서울시는 용적률이 상승으로 이에 맞는 기부채납을 주장 →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의 불확실성 확대

공사비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공공기여가 많을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 (갈등 & 분쟁 유발)

잠실주공 5단지

• 25%의 기부채납비율

• 초등학교 부지 문제

• 기역(ㄱ)자 관통도로 불만

• 철회동의서 관할구청에 제출

압구정 3구역 대치선경 1·2차

• 공공 보행료 요청 (2,500억 예상)

• 공공주택 800세대

• 철회동의서 시와 구청에 제출

• 높은 기부채납 비율

• 주민들의 반대의견 많음

• 철회동의서 관할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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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용 인상으로 사업성이 결여

미국 기준금리는 5.5%, 한국 기준금리는 3.5% Buffer 2% →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 사업비 대출 금리 상승

세계전쟁(러시아 ~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 하마스)으로 건설자재 상승, 현장 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 크게 상승

미국 & 한국 연도별 기준금리 공사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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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결여 원인 (공사비 증가)

지상

지하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사업

15
~
25
층

1
~
2
층

지상

지하

35
~
60
층

5
~
7
층

■ 일반적인 도시정비 사업

- 지상 15~25층, 지하 1~2층 (평당 700만원)

■ 신속통합기획 사업

- 지상 35~45층, 지하 4~5층 (평당 1,000만원)

- 지상 46~60층, 지하 6~7층 (평당 1,200만원)

건축물이 높을 수록 안전진단 설치 및 방화시설

구축(화재를 고려한 마감 자재 등)

지하 면적이 많을 수록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흙막이 공사 등이 필요하여 공사비가 크게 상승

공사비 상승은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업성 평가가 사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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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결여 원인 (기부채납 비율 증가)

지상

지하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사업

15
~
25
층

1
~
2
층

지상

지하

35
~
60
층

5
~
7
층

■ 일반적인 도시정비 사업

- 기부채납 비율 낮음

■ 신속통합기획 사업

- 평균 건축연면적의 25% 

- 통합심의결과에 따라 추가 요구

공공 비율이 높을 수록 매출액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낮음

서울시 입장은 상승된 용적률 만큼 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을 요구

조합원은 많은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사업성 이

낮아져 분담금 상승 원인

서울시 + 조합 간의 적정한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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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20%)
재건축(10~15%)



■ 신속통합기획의 개선점 (서울시 제안)

소유자인 조합원은 사업성이 양호하여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논리에 집중

서울시는 용적률이 증가한 만큼 공공 목적에 맞는 많은 기부채납을 요구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현시점에 무리한 기부채납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원의 갈등 유발

1단계 : 사전 사업성 검토

사업성 검토 후 사업방향 결정

• 기본적인 계획 검토 후 사전검토

• 일반 도시정비사업(1안)

• 신속통합기획 사업(2안)

2단계: 통합심의(사업성전문가포함)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 통합심의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섭외

• 사업성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방향

결정 (조합원 피해 최소화)

•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을

토대로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상승할

경우 기부채납 비율 조정

•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객관적인 결과값을 공개

• 조합원은 결과값을 기준으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

• 조합원의 자산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업성 범위를 고려하여 분담금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방향 설정

사업성 분석

(1안 / 2안)

심의시

사업성

전문가 참가

사업성

결과값

조합원 통보

조합원

객관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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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성 분석의 개요

55

사업타당성의 정의

•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가정을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 신규 프로젝트 시장성 분석, 프로젝트 건설 비용 등 소요자금 추정, 생산원가와 일반관리비

등을 분석 예측하여 추정 사업수지와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프로젝트의 경제성, 수익성 및

차입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유의사항

• 수익성은 여러가지 전제조건(분양가, 토지대, 분양률 등)의 수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정략적인 수치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들(경영진의 능력, 인허가 지연 등)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한 고려 필요

• 사업 수지 등에 사용된 전제 조건들은 검토 시점에 추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장기화 및 환경의 불확실성 감안 시 실제 사업 진행시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있음



■ 사업성 분석의 필요성

1. 사업수지상의 개별 항목 및 시행 이익 등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참여 여부 결정

① 시행사 : 사업이익률 등 감안 토지매입 및 사업진행 여부 결정

② 건설사 : 적정공사비 및 Exit 분양률 등 감안 시공 참여 여부 결정

③ 금융사 : 책임준공 및 LTV 등 감안 대출 참여 여부 결정 → 조달가능한 PF 금액 및 상환 가능한 분양률을 확인)

2. 사업이익 및 금융조달 금액, 필수 사업비 등 확인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목적 전제

금융조달액
(PF금액)

PF LTV 필수사업비 EXIT 분양률 사업이익률

PF LTV 필수사업비 EXIT 분양률

• 총 매출액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준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 PF 상환 가능 분양율
• 공사비 확보 가능 분양율
• 손익분기점 분양율 56



■ 사업성 검토

57

 사업성검토는 크게 수지분석표와 현금흐름표로 구성

 사업성검토는 최초 작성 이후 매출 및 지출 항목 변동 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 비용, 이익을 산출한 표



■ 현금흐름표

58

 미래에 발생될 현금유입, 현금유출, 현금잔액을 기간별로 나열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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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분양 수입금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지출액

토지비 토지매입비, 소유권 이전비용

금융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감리·인허가비용

부대비
일반부대비용(입주관리비·민원처리비·예비비)

각종수수료(인허가·감정평가, 법무수수료)

판매비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분양보증 수수료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재산세, 각종부담금

매출 - 지출

세부 항목 비용

■ 일반 수지분석표의 정의



■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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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매출액 = 

분양수입금(부가세

포함) - 매출부가세

상품별, 타입별 구분: 

공동주택 발코니 포함

여부, 오피스텔 등

부가세 포함 여부

가격은 평단가(전용/공급), 

세대 평균 분양가, 총액

등으로 표시

분양수입금



■ 공동주택 가격 조사

no 공동주택 시공사 준공일 세대수 평형 평당가격 거래일

SITE 195 20~26 2,100

①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대림산업 21.10 455 26 1,730 23.04

② 연제롯데캐슬앤데시앙 롯데,태영건설 18.10 1,168 25 2,107 23.03

③ 거제센트럴자이 지에스건설 18.10 878 24 2,209 23.04

④ 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 동원개발 23.09 96 25 1,820 분양가

⑤ 연제sk뷰센트럴 Sk건설 23.07 405 22 1,794 22.11

⑥ 연산하늘채엘센트로 코오롱글로벌 25.08 368 25 1,847 분양가

⑦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 SG신성건설 24.06 192 25 1,953 분양가

⑧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롯데건설 20.07 1,230 35 1,876 23.03

⑨ 시청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삼정기업 23.01 128 30 1,730 22.05

1

2

3

4

5

6

7

8

9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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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 판매시설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 : 사업지 인근 현재의 임대료, 보증금, 예상수익률을 토대로 분양가 산정하는 방식

• 부가세 환급 여부 및 재산세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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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매출액

분양가 책정

• 세대 향, 층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산정

• 기준층을 100% 기준으로 고려하여 보정치 적용

• 발코니 및 옵션 포함 여부 결정 63



■ 부가세금

➀ ( 85 ) 

( )

=

➀ ( – )*10%/

- 6~6.5% : (100%) = ( 60%) + ( 40%)

10% :

,

( , )

부가가치세

매출부가세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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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금액

• 취득세 4.6% =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토지공시가격 × 지역별 매입 요일(평균 5%) × 당일 할인율(평균 5%)
• 채권 할인율 조회 : http://nhuf.molit.go.kr

취득세금

채권매입할인

토지보유세

지주작업비 • 토지매입비 × 0.2~0.3%

x

지방교육세

산출재산세 최종토지
재산세

산출
세액

세율

토지매입금 •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금액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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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용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축자재 상승

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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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공사비

• 철거연면적 × 평당 20만원 (현장마다 차등이 있음)

• 전기, 가스, 수도 등 인입공사 비용
• 평당 2.5~3만원
• 납부시기 : 준공전 6~12개월

철거비

인입비용

미술장식품

설치비

•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산출식 : 대상연면적 × 당해년도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요율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및 공기조화실은 제외)

• 평당 : 아파트 4~6만원, 주상복합 7~10만원, 오피스텔 8~12만원, 블록형단독주택 15~20만원
•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Nego가능, 상품성에 따라 가격 편차 발생
• 건축설계(기획설계 + 인허가도면 + 실시설계) + 인허가 대관업무

설계비용

• 평당 : 평균 10~14만원
•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이 감리자 지정

감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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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 건설·개량을 위한 부담금(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재개발 등)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부과율 : 수도권은 4%, 기타 대도시권은 2% (특별법에 의거 50%)
* 감면 http://www.law.go.kr/ordinSc.do?menuld=3#AJAX

• 부과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부과대상건물 : 공동주택은 부과대상이 아님

* 주상복합 주거용 > 업무용 면적일 경우 업무용만 부과
* 업무용 면적 > 주거용 면적인 경우 전체면적을 업무용 면적으로 산정하여 부과

광역교통부담금

과밀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 평당 : 아파트 4~6만원, 주상복합 7~10만원, 오피스텔 8~12만원, 블록형단독주택 15~20만원
•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Nego가능, 상품성에 따라 가격 편차 발생
• 건축설계(기획설계 + 인허가도면 + 실시설계) + 인허가 대관업무

설계비용

• 상하수도 : 건축연면적 × 평당 2~6만원
• 하수도 : 공동주택 세대수 × 총오수 발생량(=200L/일 × 인(3.5 + R:방수 – 2 × 0.5)] ×

부담금(㎡/천원)

상하수도 부담금

•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30㎡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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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

• 금융주관수수료 : PF 대출 주선 비용 (조달금액 × 1~2%)
• 대출취급수수료 : 先순위 0.5~1%, 中순위 3~5%, 後순위 8~10%
• 신탁관리수수료 : 전체 매출액의 0.5%
• 신탁책준수수료 : 전체 매출액의 1.5%

• 先순위 : LTV 50% 이내 → 10~12%
• 中순위 : LTV 70% 이내 → 13~15%
• 後순위 :  LTV 80% 이내 → 16~28%

수수료

대출이자

 부동산 PF :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

 분양물 : 전체 토지매입비용 중 10~20% 수준을 자기자본(Equity)을 투자, 필수사업비는 PF 조달

- 토지비 : 토지이전비, 토지작업비, 철거비, 설계비 50% 수준

- 용역비 : 설계비 50%, 감리비 10%, 인허가 용역비 등

- 모델하우스 : 임차료, 공사비, 홍보비 등

 사업비 확보 : 토지비, 건설사 공사비, 금융비용, 필수사업비용 등을 PF로 자금을 조달

- 토지비 : 토지원금, 세금 등

- 공사비 : 85% 이상

- 금융비 : 수수료 및 이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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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물 VS 사업비 확보조건

구분 분양물 (최고점 기준) 사업비확보 (현재 기준)

매출액

•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조를 유지

•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낮음

•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 (공격적)

• 좌동

지출액

토지비용 • 100% 확보 • 100% 확보

건축비용 • 미확보 (분양대금으로 상환) • 사전 확보 (전체 공사비의 85%)

건축용역비용 • 평균 30% 이하 확보 • 평균 75% 이상 확보

판매비용 • 평균 30% 이하 확보 • 평균 38% 이상 확보

부담금 • 100% 확보 • 100% 확보

운영비 및 기타수수료 • 미확보 • 평균 40% 이상 확보

제세공과금 • 100% 확보 • 100% 확보

금융비용
• 수수료만 사전 납입
• PF이자비용은 분양대금으로 납입
• All-In(평균 5~6% 이내)

• 수수료/PF이자비용 사전에 100% 확보
• All-In(평균 15% 이상)

중도금 이자 • 유이자 (사업장이 조기 분양 완료) • 無이자 (사업장이 미분양 발생)

건설사 신용보강 • 책임준공 • 책임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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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사업성 분석

매출

➀ 토지비 : 현금청산자는

평균적으로 10% 수준

② 금융비용은 사업방식에

따라 수수료 부과

(신탁 보수 등)③ 일반분양 세대가 있으면

판매비용 반영

필
수
사
업
비

BEP

매출액
• 조합원 분담금
• 일반 분양 수입금 (공동주택, 상가 등)

지출액

토지비용
•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비는 미반영
• 현금청산자만 토지비로 반영

금융비용
•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 사업비 대출이자

제세
공과금

• 보존등기비, 재산세, 각종부담금

매출 – 지출 (BEP)
지출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세부 항목 비용

공사비용
• 직접 공사비용 (도급공사 비용)
• 간접공사비용 (설계, 감리, 인입비 등)

부대비용
• 일반부대비용(입주관리비·민원처리비· 예비비)
• 각종수수료(인허가·감정평가, 법무수수료)

판매비용
※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분양보증 수수료
•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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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매출액 산정 방법

 일반분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분양을 진행 → 주변시세를 고려한 분양가격

 조합분양 : 일반 분양분에 대해 85~90% 

 매출부가세 :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상,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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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지출액 계산 방법

 토지비 : 현금청산 (非 동의자 청산 비용), 국공요지 매입, 제세공과금, 신탁등기 등

 공사비 : 도급공사비, 철거비, 인입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등

 외주 용역비 : 설계비, 감리비, 영향평가, CM수수료, 미술장식품, 소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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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지출액 계산 방법

 분양경비 : 광고선전비, MH 공사비, 운영비, 분양수수료 등

 금융비용 : 이주비, 조합원 중도금무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등

 제세공과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보존등기비, 분양보증수수료, 세금 등

 기타비용 : 조합 운영비, 입주 관리비, 예비비, 조합 총회 비용, 초과이익 환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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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예상 분담금 산출 예시

 종전자산가액 : 조합원 자산 평가금액

 비 례 율 : 사업성 / 종전자산가액

 권리가액 : 종전자산가액 Ⅹ 비례율

 조합원 분양가격 : 주변시세 85% ~ 90%

 분 담 금 : 조합원분양가격 -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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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자산가액(A) 비례율(B) 권리가액(C=AⅩB) 조합원 분양가격(D) 분담금(D-C)

예시1 1,200,000 105.23% 1,262,760 1,800,000 537,240

예시2 1,300,000 105.23% 1,367,990 1,900,000 532,010

예시3 1,400,000 105.23% 1,473,220 2,000,000 526,780

예시4 1,500,000 105.23% 1,578,450 2,100,000 521,550

(단위 : 천원)

조합원 분담금 상승 시 각기 다른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 발생

대부분의 조합원이 건설사 교체 및 조합장 교체를 요청, 수용불가 시 소송제기



Ⅵ.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

 부동산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조합장에 선출

 사업성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계산하여 가장 우수한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이 없음

 조합 임원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방향을 정비업체에 전적으로 의존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함

세탁소 운영 (00조합장) 식당 운영(00조합장) 보험설계사(00조합장)

• 조합 임원이 전문성이 없을 경우 하도급업체 선정, 건설사 선정, 사업방식 등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외부업체에 의존

• 잘못된 사업방식은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진행이 장기간이 소요

•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전문검토기관이 사업성 분석, 조합원 분담금 산정

등을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개진 →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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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는 큰 피해는 없으나, 지방 사업장의 경우는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변경(前) 0.3억 이하
0.3~0.5억 0.5~0.7억 0.7~0.9억 0.9~1.1억

1.1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 2천만원

변경(後) 0.8억 이하
0.8~1.3억 1.3~1.8억 1.8~2.3억 2.3~2.8억

2.8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 5천만원

■ 부과기준

구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변경(전) 감면율 과거 법률은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없었음

변경(후) 감면율 70% 60% 50% 40% 30% 20% 10%

■ 장기 1주택자 감면

■ 폐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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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함

 현재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 수요는 낮아지고 있음

구 분 인근 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 거주 의무 기간

공공택지
80% 이상 100% 미만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80% 이상 100% 미만 2년

80% 미만 3년

실거주의무는 ’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전매제한과 마찬가지로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목적)

거주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환수,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 단지명 입주 예정 가구수

서울 강동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스릿지 24.02 593

서울 강동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24.06 1,299

서울 강동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25.01 12,032

서울 은평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24.11 752

서울 성북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25.03 2,840

경기 하남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24.03 980

경기 광명 철산동 칠산자이더헤리티지 25.05 3,804

합계 22,300

■ 폐지 사유

■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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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PF 대출금리 인하, 중견 건설사 사업참여를 위해 공제조합의 책임 준공 보증 조건 완화 필요

조합 &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해 신인도가 높은 검토 기관 선정, 분쟁 조정 기관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확보되고, 조합원이 분담금이 낮아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PF 금리 6% 이하 PF 금리 6% 이하

책임준공보증 완화

건설사 회사채

BBB+에서 BB+ 

이하로 조정 필요

사업비용 포지션이 가장 높은 것은 PF 대출금리와 공사비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정부 보증기관에서 PF 금리 조정, 중견건설사 사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책임준공 보증 조건 완화 필요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조합 + 건설사의 입장 조정)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검토

(객관성 담보)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비 조정 기간

1개월내로 조정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등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 필요

■ PF 금리 인하 & 공사비 분쟁 조정 필요성

■ PF 금리 인하 필요

■ 공사비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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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국토교통부 개선사항(24.1.23) 추가 보완 필요

공사비

산출 근거
• 공사비 총액만 명시

• 산출내역서 첨부(물량·수량·단가 등

명시)

• 공사비 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역을 명확화

• 산출내역서에 현장 근로자 임금도

포함 (근로자 임금이 높은 비중)

공사비 조정

(설계변경)
• 상호 합의하여 공사금액 조정

• 설계 변경 시 추가되는 품목이

① 기존 품목의 단순 증감인 경우

- 기존 내역서 상 단가 적용

② 기존 품목이나 규격 등이 상이

- 기존 단가의 범위에서 협의

③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 가격정보지상 설계변경 시점 단가에

낙찰율 적용 등

•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지방자치단체장직속전문협의체구성)

• 전문협의체는 실무 전문가 6명 이상

으로 구성, 생산성 있게 검증

• 안전/구조적 문제, 건설사 공사비의

불필요한 인상 등을 집중적 으로 검증

공사비조정

(물가변동)

•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적용

및 착공 이후 물가반영 배제

•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 반영

• 착공 이후에도 일부 자재가격이 급등

하는 경우 물가 반영

공사비 검증 • 공사비검증관련규정없음

•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사비

검증 받음

•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 한 후 증

액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

• 전체 공사비에서 10% 이상 증액될

경우 공사비 검증 필요

분쟁

자구 해결

•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관련 규정 없음

• 분쟁 발생시 도시분쟁조정위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

• 시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의 기간

명기 (1개월 內 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국토교통부)

• 부분적 개정은 완료, 전액 폐지 관련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 건설산업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

• 중견건설사가 참여하는 지방사업장, 세대수가 낮은 사업장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

실거주의무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 관련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 수도권 22,300세대가 실거주의무제도 적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거주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은 하락 기조 유지

PF 대출금리, 책임준공 확약

(국토교통부)

• HUG, HF에서 PF 대출금리를 6% 이하로 제한

• 건설공제조합은 책임 준공 확약 상품을 건설사 신용등급 [회사채(BBB+ → 

BB+)] 조정 필요

• 사업비를 줄여야 사업성이 확보되어 민간 주택사업이 활성화 됨

81

사업방식 결정

(사업성 검토 의무화)

• 사업타당성 검토 의무화 (사업방식의 적정성/사업성/분담금 등의 장단점을

조합원에게 공개 →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준

• 관리처분 제출 전 사업타당성 검토 제출 의무화 or 사업성 분석 자료

조합원들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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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단축
건설경기 활성화에 필요

(찬성)

정부(여당) 야당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국가적으로 낭비

(반대)

주택경기 활성화에 필요
(찬성)

갭 투자가 증가하여
부동산 투기 상승

(반대)

관련법

도시정비법
개정

주택법
개정

여소야대

의견조율이 쉽지

않음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필요
(찬성)

재건축 투기수요 증가
(반대)

주택법
개정

준공 30년 이후
안전진단 패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모두 폐지

Key Point




